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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1972년 타이틀 9(Title IX)라는 연방법(이하 타이틀 9법)을 개정하여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였다. 타이틀 9법에 의하면 “미국 내 어느 누구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 및 스포츠 등의 활동으로부터 성별(sex) 때문에 

참여가 제외되거나, 혜택이 거부되거나 혹은 차별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 지방(Local) 및 주(State) 교육기관, 그리고 도서관, 

박물관 등의 다양한 기관에 적용된다. 

	 ‌�현재 타이틀 9법의 보호 범위는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성을 기반으로 하는 괴롭힘, 임산부 

학생 혹은 육아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우, LGBTQI+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대우 금지 

등이 포함된다. 교육 기관들은 최소한 한 명 이상의 타이틀 9법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성차별 

금지 조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될 경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차별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연방법에 따라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혹은 연방 법원에 그 기관을 고소할 수 있으며 법을 어긴 기관의 경우 연방정부의 

펀딩을 받지 못하는 등의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2). 

	 ‌�최근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타이틀 9법에 대해 알고 있는 

미국 남녀 성인 대부분(63%)은 이 법이 성평등(gender equality)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하지만 응답자의 37%는 여전히 해당 법이 여성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율을 

높이는데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여겼다.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남성 46% vs. 여성 29%). 여성 선수의 참여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남성 선수와 

여성 선수가 같은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Pew Research Center, 2022). 아직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타이틀 9법이 성평등 향상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최근 새로운 일·가정양립법(Work Life Balance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Bill)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일·가정양립 지침(Work Life Balance Directive)에 발맞추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노동시장에서 여성 참여 확대는 이 법안의 여러 목표 중 하나이다. 

	 ‌�유럽연합(EU)은 일·가정양립(EU rights to work-life balance)을 규범화하여 공표했는데, 여성은 

최소 14주 출산휴가 (국가별로 최소 병가 수준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가), 최소 10일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유급휴가), 최소 4개월 육아휴가, 가족 구성원 돌봄을 위한 연간 

5일간의 돌봄휴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및 육아휴가에서 복귀하는 

근로자는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 단축, 탄력 근무, 근무 장소 

선택(재택근무) 등을 포괄한다. 유럽연합(EU) 측에서는 올해 8월부터 위와 같은 사항들을 유럽연합 

일·가정양립 지침(directive)에 맞춰 회원국들이 법적 기반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새로운 일·가정양립법을 추진함으로써 유럽연합이 제시하는 일·가정양립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새로운 일·가정양립법안에 대해 로데릭 오고먼(Roderic O'Gorman) 평등정책 

장관(Minister for Equality)은 근로자들의 근로 의무와 양육 또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역할 양립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장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오고먼 장관은 이번 

법안이 늦어도 2022년 7월 말까지는 하원 및 상원을 통과하고 8월부터 발효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본 법안 주요 조항들 중에서도 다음 세 가지에 주목할 만하다. 첫째,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나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보호자의 유연근무제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근로시간 축소 

또는 유연근로 전환을 거부할 경우 직장관계위원회(Workplace Relations Commission)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아일랜드 직장관계위원회는 2015년 설립된 독립기구로, 고용 및 근로와 

관련된 법률 이행 모니터링, 갈등 중재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아일랜드 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최소 6개월 전에 유연근무를 요청해야 하고, 고용주는 4주 

내로 답변해야 한다. 둘째, 5일간의 무급 병가는 자녀 또는 현재 근로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근로자는 돌봄을 위해 고용주에게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한 여성 근로자를 수유 휴식시간 확대이다. 우선 현재 아일랜드의 

여성 근로자는 모성보호법(Maternity Protection Acts)에 의거하여 42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26주 유급, 16주 무급휴가이다. 또한 모성보호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자녀에게 수유할 권리가 있다. 수유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고용주는 별도의 수유 공간을 마련할 의무는 없다.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26주 동안 하루 

1시간을 수유를 하거나 모유를 유축할 수 있으며, 주어진 1시간은 20분 3회, 30분 2회와 같이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기존 모성보호법에서도 모유 수유 시간이 임금에서 공제되지는 않으며, 수유실이 없는 경우 

근로시간에서 수유시간을 일정 부분 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법안에서는 근로에 복귀하면 

여성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자녀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간을 26주에서 104주로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 아일랜드에서 여성근로자는 모유 수유를 매일 1시간, 6개월간 모유 

수유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유급이다. 본 법안이 제정되면 이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새 법안이 고용주, 피고용자 양측에게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네일 맥도넬(Neil McDonnell) 아일랜드 중소기업연합회 회장(chief executive of the 

Irish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ssociation)은 이번 법안에 대해 “온갖 유형의 휴가 제도를 만들어 

내고 싶어 하면서 정작 비즈니스에 미치게 될 영향과 그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 리처드 그로건(Richard Grogan)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영세 사업자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대체인력이 없거나 아침부터 밤까지 지속적으로 바쁜 경우, 실제로 본 법안이 명시하는 

유연근무제 같은 조항을 이행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그는 5일 무급병가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중대한 의료적 사유' 조항이 모호할 수 있는데, 진단서 발급을 증거로 인정할지, 

부모가 자녀가 아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만약 5일 이상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여러 이슈가 제기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로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아일랜드 근로자들의 일·가정양립에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이지만, 동시에 일부 직군이나 

기업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노동당(Labour Party)은 이번 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마리 

셜록(Marie Sherlock) 상원의원 겸 노동당의 고용·예술·문화·미디어·게일어 사용지역(Employment 

Affairs, Arts, Culture, Media and the Gaeltacht) 대변인은 이번 법안이 근시안적이며, 일·가정양립이 

비단 자녀가 어릴 때만 필요한 게 아니므로 자녀가 12세가 넘어도 근로자는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부가 상정한 법안이 만약 제정된다면 일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자녀 양육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분명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여성 근로자의 수유 권리 대폭 확대이다.

	 ‌� 이번 법안에서 일부는 아직 다각도의 논의를 통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후 공개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정부 측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본 법안이 담게 될 최종 세부내용과 제정 여부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국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무료월경제품계획(Free Period Product Scheme; 이하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을 시행했다. 인력위생서비스기관(Personnel Hygiene Services)이 실시한 월경 형평성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9년에 35%의 여성 청소년이 월경 문제로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 했고, 

이들의 대부분은 재정 부족으로 월경 제품을 구입하지 못해서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2차 성징 과정에서 여성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월경이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월경을 둘러싼 낙인을 줄이기 위해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을 시행하였다.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은 영국의 공립학교와 교육과 기술 후원기관(Education and Skills Funding 

Agency; ESFA)의 후원을 받는 16-19세의 청소년 교육기관(16 to 19 institutions)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현재까지 13,822개의 기관이 월경제품을 무료지급 받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중등 교육기관에서 초등 교육기관까지 해당 정책을 확대하여 초등 교육기관의 61%가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본 정책은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월경제품의 보편적인 제공이 아닌 

요청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한다. 정책 시행 이후, 월경제품의 주문량은 2020년에 비해 

2021년 23% 증가 하였고, 친환경 제품과 재사용 제품의 구매율은 48% 증가하였다. 최근 

영국정부는 본 정책을 2022년 7월까지 연장할 것을 발표하였고,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에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본론에서는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의 구제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의 자격조건과 공급체계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은 예상치 못하게 월경을 시작했거나, 월경제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 

제품을 챙겨오지 못한 모든 여성, 논바이너리(non-binary), 그리고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수혜대상이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필요에 따라 월경제품을 무료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19세 이상의 경우, 16-18세에 시작한 교육을 수료하지 않았고, 교육건강보육계획(Education, 

Health and Care Plan, EHCP)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교육기관은 월경제품을 전체 여학생의 약 35%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양까지 주문할 

수 있고, 향후에 주문량을 조절 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월경제품으로는 일반 월경대, 친환경 

재사용 월경대, 면 월경대, 탐폰, 그리고 월경 컵으로 해당 기관의 여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다.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에서는 기관들이 연 2회 월경제품을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주문 후 5일 이내에 무료로 배송 받을 수 있다. 교육기관에 

무료지급 하는 월경제품의 재고관리, 배송, 그리고 기관관리 서비스는 인력위생서비스 

기관(Personnel Hygiene Service; 이하 PHS)에서 담당한다.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교육기관에서 월경제품이 필요한 학생들이 수치심 들지 않게 

배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교육기관 화장실에 비치하는 것에 

더하여, 도서관이나 학생서비스 공간에 비치하여 여성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두 번째로는, 월경제품이 필요할 때 학생대표에게 문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제품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접근장벽이 

높고, 오히려 또래 학생인 학생대표에게 문의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낀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권고이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구역에서 쿠폰으로 월경제품을 자판기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월경제품의 관리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지만,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도 사용하는 공간에서 제품을 배급받는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과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 월경 경험자들의 접근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위의 방식 외에도,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학생들이 수치심이 들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필요할 때 

월경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월경에 대한 낙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

•‌�해당 정책을 주관하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영국에서 아직도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월경을 둘러싼 낙인과 금기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해당 정책을 통해 

이러한 낙인과 금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발표했다. 월경을 둘러싼 낙인을 

줄이고, 학생들이 월경제품을 수치심 없이 요청할 수 있도록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에서는 

교육기관이 학생들과 월경에 관한 논의하고 기관 곳곳에 월경에 대한 정보가 담긴 자료를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월경에 대한 열린 대화를 가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2020년 9월부터 영국에 있는 초·중등 교육기관에서는 보건 수업의 

일환으로 월경과 월경기 안녕(menstrual well-beng)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해당 정책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정책의 기한이 2022년 여름까지로 이후의 정책방향이나 기한에 대해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불법 촬영 및 불법 유포는 큰 문제이며, 이는 아동 성착취물 유포도 

포함된다. 아일랜드에서도 여성과 아동의 불법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사이트에 수백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큰 이슈가 되었다. 영국과 미국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 

규정과 피해자 보호에 대해 일찍이 논의한 국가들이다. 반면, 아일랜드는 영국과 미국에 비해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규정을 제정했으나,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온라인 불법 촬영 

및 불법 유포 처벌수위가 가장 강력한 나라이다. 아일랜드에서는 2020년 “학대, 유해한 소통, 

그리고 관련된 가해에 관한 법안 (Harassment, Harmful Communications and Related Offences Act),” 

일명 “코코법”이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제정되었다. 아일랜드 전역에서 온라인 불법 촬영 및 

불법 유포를 처벌하는 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수 만명의 서명을 얻은 한 사건이 법 제정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해당 법안의 내용과 아일랜드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불법 촬영물 삭제에 관한 정책을 살펴본다. 

	 “학대, 유해한 소통, 그리고 관련된 가해에 관한 법안”의 내용

•‌�아일랜드 노동당은 오랜 시간 온라인 학대, 괴롭힘,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와 같은 

성착취물, 그리고 불법 촬영 및 유포를 형법상 처벌하는 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2017년이 되어서야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2017년은 다라 퀴글리(Dara Quigely)라는 여성이 경찰이 불법으로 유포한 본인의 나체 

영상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이 있던 해이다. 다라 퀴글리(Dara Quigely)는 정신질환과 중독 

증세로 인해 나체로 거리를 걷다가 경찰에 연행되었고, 해당 장면이 담긴 CCTV를 동행하던 

경찰이 온라인에 불법 유포하였다. 해당 영상이 불법으로 유포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라 퀴글리(Dara Quigely)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가해자를 불법 촬영물 유포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다. 이후 2020년 12월, “학대, 유해한 소통, 그리고 관련한 가해에 관한 

법안(Harassment, Harmful Communication, and Related Offences Bill 2017)”이 법으로 제정되었다. 

해당 법안은 2018년 온라인 학대와 괴롭힘으로 인해 21세의 나이에 자살한 니콜 코코 폭스 

(Nicole Coco Fox)를 기리는 뜻으로, “코코법(Coco’s law)”으로도 불린다.

•‌�해당 법안에서 불법 촬영물은 사람의 나체 또는 성행위 장면이 담겼거나, 인체의 사적인 부위 

또는 속옷으로 해당 부위가 가려진 사진 모두를 포함한 사진 및 영상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합성한 “딥페이크(deep fake)” 영상물도 불법 촬영물로 간주한다. 

불법 촬영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온라인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유포를 한 경우에 불법 유포로 

정의한다. 

•‌�“코코법”은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가해자를 최초 유포자와 재유포자로 나누어 

처벌한다. 최초 유포자는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유포한 자로 

무한정의 벌금 그리고/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재유포자는 악의가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사용하거나 유포한 자를 말한다. 이들은 5천 유로(한화 약 676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불법 촬영물의 당사자가 가해자의 전 애인일 경우,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로 간주하여 가중처벌에 처한다. 

	 불법 촬영 및 유포 피해자 지원과, 불법 촬영물 삭제를 위한 정부 주도의 핫라인 운영

•‌�온라인상에서 불법 촬영물을 목격했거나, 해당 촬영물의 피해자인 경우 아일랜드 정부가 

주관하는 핫라인에 제보할 수 있다. 해당 핫라인은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에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담당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제보할 수 있다. 해당 핫라인은 

아일랜드 정부, 법무부, 아동복지 기관,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익명의 제보자는 철저한 신변보호를 받는 동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핫라인은 신고된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상에서 삭제하는 작업도 담당한다.

•‌�핫라인으로 제보가 되면, 필요한 경우 아일랜드 경찰청에서 사건 조사에 착수한다. 아일랜드 

경찰서에는 부문별 보호 서비스 부서(Divisional Protective Services Unit)가 설치되어 있다. 해당 

부서에는 성범죄 또는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고, 적절하고 민감하게 

면담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해당 사건이 가정 폭력 

및 데이트 폭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위한 특별 상담 서비스도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코코법” 제정 이후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총 144건의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이 핫라인에 접수되었다. 이들 중에서 74%의 피해자가 해당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요청된 불법 촬영물 중에서 95%를 완전히 

삭제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아일랜드 정부는 피해자들이 핫라인 제보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게 

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유포된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를 위한 

노력 외에도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서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나 행사가 가장 많은 달이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5월에는 어린이날, 어머니날과 함께 “골든위크”라고 불리는 휴가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오히려 가정 내 폭력의 신고 사례는 증가하였다는 자료를 상기해 볼 때, 가정 내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가정 내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서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혹은 

‘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도메스티크·바이오렌스-앞의 용어를 가타카나로 적은 모양)’라고 부르는데, 

일본 내각부 산하의 남녀공동참획국(男女共同参画局)에 따르면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합치된 정의는 없으나, 일본 내에서는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또는 그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받는 폭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폭력이란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배우자 간의 

폭력이라도 형법 제204조의 상해나 제208조의 폭행에 해당하며, 정신적 폭력이라도 그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형법상의 상해로 간주될 정도의 정신 장애에 이를 경우, 형법상의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배우자 간의 강제 성교 등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177조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일본에도 가정폭력문제 방지를 위한 법률이 있다. 일본에서는 2001년 남편이나 파트너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배우자로부터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통상 DV방지법)이 성립되었다. 

이는 여성의 인권 보호와 남녀평등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참의원에 설치된 공생사회에 

관한 조사회에 소속된 초당파 여성의원들에 의해 입법되었다. 

	 ‌�일본 사회 내부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다는 사회 

통념과 부부간의 경제적인 격차 등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인식의 문제는 법안의 입안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해당 법을 

입안시키려는 논의가 국회 내부에서 이루어지자, 남성의원들로부터 “그런 집안의 일을 국회라고 

하는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등의 발언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유엔의 인권에 관한 회의 등에서 문제가 되고, 관련하여 일본도 출연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위한 기금이 조성되는 등의 국제적인 상황과, 2000년의 일본 총리부(현재의 

내각부)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2.7%(여성 4.6%, 남성 0.5%)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정도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입안되었다. 

	 ‌�해당 법의 전문에서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범죄라고 명시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란 배우자에 의한 신체에 대한 폭력 또는 이에 준하는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언동을 말하며,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후에 이혼을 하거나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 배우자였던 자로부터 계속 받는 폭력을 포함한다. 해당 법률에서의 

피해자는 배우자에 의하여 폭력을 당한 자를 의미하며,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일한 사정에 있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고, 사실혼관계에서 사실상 이혼한 

것과 같은 사이가 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배우자에 의한 폭력을 피해자 개인 (대부분 여성, 특히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여성)의 존엄을 

해치고 남녀평등 실현에 방해가 되며, 인권옹호와 남녀평등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의 강구가 필요하고 이것이 

국제사회의 대응에 부합된다고 되어 있다. 즉, 해당 법에 의해 일본사회에서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되게 되었으며, 일본의 가정 내에서의 경제적 자립이 곤란한 여성을 보호해주는 법적 조치가 

마련되게 되었다. 

	 ‌�해당 법은 배우자에 의한 폭력과 관련된 통보, 상담, 보호, 자립 지원 등의 체제를 정비하여 

배우자에 의한 폭력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1)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방지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적절한 보호를 도모할 책무, 2) 배우자 폭력상담지원센터의 기능의 수행, 

여성상담원에 의한 상담, 부인보호시설에서의 보호, 3) 피해자의 보호(가정폭력 피해 발견자에 의한 

통보, 배우자 폭력상담지원센터에 의한 보호에 대한 설명, 경찰관의 가정폭력 피해 방지 조치 강구 노력, 경찰본부장 

등의 원조, 복지사무소에 의한 피해자의 자립 지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연계 협력, 피해자로부터의 

신고가 있을 시 적절하고 신속히 처리), 4) 보호명령 등에 대한 항목을 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법에 따라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県) 및 시구정촌(市区町村)에 의하여 가정폭력방지 기본계획이 책정 및 공표되고 

있다. 

	 ‌�해당 법은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1) 자녀와 전배우자까지 보호명령 대상 확대(2004년), 

2)보호명령 확충 및 시·읍·면의 기본 계획의 책정과 가정폭력센터관련 부분 개정(2007년), 

3)배우자뿐 아니라 교제 상대로부터의 피해도 보호(2013년) 등과 함께, 가장 최근의 개정에서는 

4)아동학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폭력피해자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연계·협력해야 할 관계기관으로서 아동상담소 명문화 및 그 보호의 적용 대상으로 피해자의 동반 

가족 포함까지 명시되었다(2019년).

	 ‌�해당 법의 성립으로 인해 그 이전까지 가정 내의 문제로 여겨져 공적인 곳에서 도움을 얻기 

곤란했던 가정 내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계획 수립과 관련 센터 및 제도의 신설 및 운용으로 문제에 직면한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게 되었다. 

	 ‌�그러나 2019년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의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추가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구체적인 개정의 내용으로는 1) 통보·보호 명령의 

대상을 「신체에 대한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언동」)과 성폭력으로 

확대, 2) 보호 명령의 신속한 발령을 촉진하기 위해 제14조 1항에 예시를 추가하여 무심신(無審尋) 

발령 요건을 명확화, 3) 가해자 갱생에 관한 시책의 내실화를 위해 기본방침 및 도도부현 

기본계획의 기재사항으로서 「가해자 갱생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추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가정폭력, 성폭력피해, 빈곤 등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지원하는 새 법의 

제정을 위하여 초당파 국회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공적지원제도는 1956년에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매춘을 할 

우려가 있는 여성의 보호 갱생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포함한 피해여성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2001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성립되었을 때 기존의 성매매방지법 개정하여 

여성상담소를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도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왔으나, 보다 적절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재 처음으로 개정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초당파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최근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困難な問題を抱える女性への支援に関する法律案)’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다. 

이들은 해당 법의 목적으로 ‘여성 복지 증진’과 ‘인권 존중’을 명기하였다. 또한, 여성 지원을 

지방자치체의 책무로 하여, 도도부현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한 계획의 책정을 의무화하고, 

세밀한 지원이 착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민관 관계기관이 지원 내용을 협의하는 회의를 설치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 상담 대응과 설 자리 확보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였다. 해당 법은 4월 13일 참의원 

본회에서 가결되어 중의원에 송부된 후 중의원에서 5월 19일 가결되어 성립되었다. 해당 법은 

일부를 제외하고 2024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일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법이 수립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정에서의 정신적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다수 존재하며,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를 넘어서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 

장치에도 부족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러한 노력이 실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번 국회에서 성립된 신법률안의 

시행과 향후 DV방지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내용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교육기관내의 성차별 금지법

김 춘 례   세인트조셉 대학교 (Saint Joseph’s University) 조교수

아일랜드  IRELAND

아일랜드 정부, 일·가정양립법 추진 

곽 서 희    에라스무스 로테르담 대학(Erasmus University Rotterdam) 국제사회과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객원연구원

아일랜드  IRELAND

아일랜드, 디지털 성범죄를 EU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 제정

임 다 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영국  UNITED KINGDOM

영국, 여성 청소년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 

임 다 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일본  JAPAN

일본에서의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방지노력 (가정폭력방지법과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전 여 주    동경대학교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박사과정


